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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73호  
	증권사, 예탁금 이자 1조원 이상 반환해야!
· 소비자들이 맡긴 예탁금 이자를 증권사들이 슬쩍 챙겨…, 
-  은행은 돌려주려 하고, 증권사는 모르는 척 넘기려 해…,
·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가 무엇이 다른지 소비자에게 해명해야…,
· 작금의 모든 금융사태, 1차적 책임은 금융당국이 져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주식투자고객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주식예탁금, 펀드일시예치금 등)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70% 정도를 증권사의 수익으로 챙겨왔으며, 편취 금액은 최소 1조원이 넘으며 이는 분명히 예치자의 몫으로서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금소연은 자통법 시행일인 2009.2.4일부터  2010.12.30일까지만 추정한 결과, 증권사들이 편취한 이자는 6천6백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2011년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넘게 될 것이며,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익의 90%정도를 해당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힘.
□ 증권사가 예탁금 ‘이자수익의 9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금소연이 문제를 제기해 은행들이 펀드일시투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의 95%정도를 돌려주고 5%를 보수수료를 받을 예정인 바, 증권사도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이런 기준에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임. 
□ 증권사들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아,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온 것임. 이에 대해 금소연은 1차로 자통법 통과 이후 작년 말까지 편취한 이자 6천6백억원 정도를 조속히 은행들처럼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

□ 원래 이러한 고객예탁금은 명백히 신탁 계정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운용 또한 신탁으로 운용하면서도 신탁이자가 아닌 낮은 일반 예금이자를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임. 이는 증권사와 은행들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적나라게 보여준 하나의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임.
□ 또한, 예탁금액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3천만원 이상은 0.5%, 1억원 이상은 1%, 3억원 이상은 1.5%, 5억원 이상은 2%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여 담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서 담합의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
<표1>

증권사별 고객예탁금 지급이율 및 담합 추정 근거
(단위: %)

	예  탁  금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투
	한화증권
	현대증권
	하나대투
	우리투자

	5억원 이상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억원 이상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억원 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천만원 이상
	0.50
	0.50
	0.50
	0.50
	0.50
	0.50
	0.50

	1천만원 이상
	0.25
	0.25
	0.25
	0.25
	0.25
	0.20
	0.30

	1백만원 이상
	-
	-
	0.25
	0.25
	0.25
	0.20
	0.30


* 자료출처: 각 사 홈페이지 자료 근거 작성, 각 사 동일한 이율 부분은 음영 표시함.

□ 향후 금소연은 2차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을 미비로 자통법 통과 이전 기간에도 편취한 고객예탁금 관련 이자반환 추진을 위해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임. 
은행과 증권사들이 그 동안 편취해 온 것은 법을 악용한 해석이 아닐 수 없음. 법이 미비된 때는 이를 이유로 편취하고, 법이 있을 때는 몰랐었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 핑계에 불과할 뿐임.
금소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2009년 예탁금이자로 5,400억원을 받아 고객에게 1,840억원을 지급하고 3,560억원을 편취하였고, 2010년에는 6,410억원의 이자를 받아1,960억원만 지급하고 4,450억원을 편취하였음. 90%를 반환한다면 2009년도에 2,770억원 2010년에 3,810억원을 반환해야 함.
<표2>

최근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자수입 및 지급현황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0
	2009
	2008
	비   고

	예탁금
	21,804
	20,436
	19,184
	주식, 펀드예치금 등

	예탁금이자(이율)
	641(2.94%)
	540(2.64%)
	849(4.42%)
	이율_증권금융자료 근거 추정

	고객지급이자(지급율)
	196(0.90%)
	184(0.90%)
	173(0.90%)
	증권사 공시 이용료율 

0.20-2.0% 평균 적용

	증권사이익(비중)
	445(69.4%)
	356(65.9%)
	676(79.6%)
	전체 이자대비 증권사비중

	증권사반환 추정액
	381
	277
	2010 산출근거: (641*0.9)-196

2009 산출근거: {(540*0.9)-184}*11/12


* 자료출처: 한국증권금융 공시자료,한국은행,각 증권사 영업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의거 작성
* 예탁금이자(이자율)은 예금이자 및 신탁이익 포함임. 2009년의 경우 자통법2009.2.4 이후 편취액 산정
□ 더욱 한심한 것은 증권사들의 이자 편취 문제가 이렇게 까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렇다 할 공식 발표 한마디 없이 오늘까지 오고 있음. 특히 증권사들의 이자편취 관련 반환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뜬금없이 9월21일 증권사의 이자 지급율을 개선시키겠다는 발표만 하고 있음. 
□ 금감원은 반환조치 없이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증권사들을 오히려 앞장서 도와주고 방조하고 방패 역할을 하며, 주도적으로 이율을 현실화시킨다는 말로 은행들의 반환조치가 증권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선수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증권회사별로 볼 때, 2010년 한해 동안 삼성증권이 420억원, 한국투자 270억원, 대우증권이 330억원, 현대가 24억, 우리가 1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3>

5대 증권사 고객예탁금 운용 현황 (2010년 추정)
(단위: 십억 원, %)
	구       분
	삼성
	한국
	대우
	우리
	현대
	합계

	고객예탁금
	2,405
	1,515
	1,870
	875
	1,372
	8,037

	예탁금이자수입
	71
	45
	55
	26
	40
	236

	고객지급이자
	22
	14
	17
	8
	12
	72

	증권사이자수익
	49
	31
	38
	18
	28
	164

	당기순이익
	238
	177
	256
	153
	292
	1,116

	당기순익대비수익율
	20.6%
	17.5%
	14.8%
	11.8%
	9,6%
	14.7%

	각사반환액
	42
	27
	33
	15
	24
	141


* 고객지급이자: 각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율(0.20%-2.0%) 평균 적용, 각 증권사 공시자료 <표2> 근거 작성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리적 이자반환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반환하는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당국의 믿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공정위에 증권사들의 이자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담합고발을 할 것임은 물론, 감사원, 검찰 등의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신들의 자리싸움에는 그토록 열중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에는 그 어떤 보상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을 뿐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무조건 숨기려는 태도와 금융사 편향적 자세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분노가 한계에 와있다”고 말하면서 “증권사들의 투자권유를 통한 불법영업, 불완전판매, 사기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